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관련 회칙을 모두 
삭제한다] 에 관한 총투표 이의제기서

11월 1일, 총투표 관련 회칙이 개정되었다.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개정을 통해 제 2장 학생총회의 항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총
투표 서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회칙 개정과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이 시작되었고, 2주만에 
500명 이상의 정회원 서명이 제출되어 하루만에 투표 시행이 공고되었다.

11월 1일 부분개정된 회칙에서는 총투표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총대의원장(이자 중선관위장)은 총대
의원회에서 주관한 대토론회에서 총투표는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고 했다. 

선거시행세칙은 총투표와 일절 상관없이 대표자 선거의 맥락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선거를 위한 세칙을 어떻게 총투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논의와 담당 작업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중앙위원회(중앙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의 적용과 비적용
을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 투표는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 공고 부착 기간에 대한 문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적어도 투표일 10일 전에 발의된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

나 중앙위 및 중선관위는 시행 공고를 <총학생회칙> 학생총회 장을 수용하여 이를 4일 
전, 페이스북으로 게시했다. 일반적으로 학생회의 공고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즉, 중앙위 및 중선관위의 시행 공고는 당일을 제외하고 하루 공고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
다. 또한 공고문은 온라인으로만 게시되었다가 주말이 되어서야 오프라인으로 게시되었다. 
실제로 투표 당일 현장에서 총투표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우들이 있었다.

2. 논의 기간 미확보
중앙위 및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 투표 당일 반대표 호소를 선거 운동으

로 취급하여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투표 이전 '선거 운동 기한'은 주지 않
았고 앞서 제시했듯 주말 포함 발의 4일 후 투표를 강행했다. 총대의원회는 사전에 총여
학생회 측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 총투표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총여학생회는 '제 4조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
당한 학생활동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회칙을 바탕으로 여학생
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총여학생회 폐지를 비회원이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
다. 총대와 중앙위, 중선관위는 여학생총회의 결정을 고려하라.

이에 다음의 총학생회원은 본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다음을 요구한다.

졸속으로 진행된 2018년 총투표를 전면 무효화하라

3. 총투표 발의 과정상 절차 무시
중앙위는 500명 이상의 발의자가 정회원인지 심의를 하지 않았다. 총대가 학교 측으로 

서명인 명단을 보내 확인 작업을 요청했으나 중앙위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측으
로부터 정회원 발의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전에 총투표 시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 
후 실시를 공고했다. 더하여 총투표 마감 이후인 지금까지도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
고 있다. 


